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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목표관리제 준비기간 3개월
지경부, 원단위 방식 허용도 검토 … 7월까지 관리대상기업 기준 마련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른 해당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일정별로 3개월간 준비기간이 부여

된다.

또 7월까지 관리대상기업 지정을 위한 기준이 마련된다.

지식경제부와 환경부는 4월28일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발전, 철강,

정유 등 주요 산업계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운영 방안을 설명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2010년은 대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목표관리제도 주요 일정별로 3개월간 준

비기간을 부여하고, 의무적 목표설정은 하지 않는 등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목표관리 전반에 관한 종합지침을 9월까지 제정 고시할 계획이고,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며 “7월까지 관리대상기업 지정기준을 마련해 9월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산업 발전분야 목표관리제 운영을 위해 민관 협의체인 산업발전분야목표관리위원회

를 6월 발족할 것”이라며 “업종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11년 9월까지 관리업체별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라

고 설명했다.

최경환 장관은 “관리기업의 목표설정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를 고려한 총량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발

전분야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원단위 방식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며 “온실가스 감축시설 투

자에 대한 재정지원과 목표관리제 인프라 구축과 중소기업 지원 등 다양한 산업계 지원책을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계 대표들은 업종별 특성과 현실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며, 해당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목표설정

과 이중부담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통합, 온실가스 명세서 공개에 따른 기업비밀의 유출

방지 등을 건의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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